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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9년과 2000년의 국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

고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설산업은 2000년 말 국내 경기가 다시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

서 앞으로의 전망도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들어 국내 경기, 특히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건설 관련 대

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 급락이 우려됨에 따라 구조조정의 원활한 수행과 침체된 지

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한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

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건설경기 회복이 주된 정책 목표라기보다는 국내 경기

급락 방지와 침체에 빠져 있는 지역 경제의 회복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

내 경기 부양, 특히 지역 경제 회복은 사실상 건설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힘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업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도 건설 경기의 회복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정부 대책 역시 건설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건설산업의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대책들이 지역 경제, 특히 건설 경기의 회복

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일부 대책의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먼저 최근의 건설산업의 현황을 점검한 후 부문별로 SOC

투자, 지방 경제 및 건설, 부동산 및 주택, 대북 SOC 투자 등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평가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경기의 활성화와 더불어 구조조정을 통한

건설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향후의 건설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보고서가 건설 경기 활성화와 건설산업의 구조조

머리말



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신기덕 선임연구위원, 유진근 연구위원, 이상호 연구위원, 김태황 부연구위원, 최윤기 부연

구위원, 백성준 책임연구원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2001년 3월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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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ⅰ

I. 건설산업현황과전망

–2000년 건설산업은 건설 물량 회복이 미흡한데다 금융 경색 현상도 지속되는 등 총

체적인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

·건설 투자(실질 기준)는 IMF 외환 위기 이후인 1998년과 1999년에 전년 대비

10% 이상씩 감소한 데 이어 2000년 중에도 3/4분기까지 전년 동기비 4.9% 감

소하였음.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1997년 말부터

2000년 9월 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1년 건설 투자는 2.2% 증가한 71조 4,000억원 규모로 1997년에 비해 80.8% 수

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의 전망도 밝지 않음.

·2001년도 건설 공사 계약 실적(일반건설업체 기준)도 2000년에 비해 3.1% 증가

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정부의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위기에 처해

있는 국내 경제의 침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경

제의 활성화와 건설산업의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음.

II. 부문별현황과대책

1. SOC 투자

–물류 비용등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SOC 투자 확

대가 필요하며 현재의 SOC 투자 수준은 충분하지 못함. 

요약



ⅱ·요약

·정부의 2001년도 SOC 투자 예산 규모는 2000년 대비 3.9% 증가에 그쳤음.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SOC 신규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기적으로는 물류 비용 감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SOC 투자를 단계적으로 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임.

–한편, 민자유치사업은 정부 재정의 한계를 감안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야 한

다는 당위성이 있어「민간투자법」제정시 민간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재정

적 인센티브도 확대하였지만 여전히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민자 SOC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쟁촉진을 위하

여 적정한 규모의 수익성 있는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지급 보증 요구를 정부가 리스크 분담 차원에서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할 것임.

2. 지역 경제·건설

–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침체는 지역 경제의 회복 속도를

지연시키고 있음.     

–정부가 발표한 일부 정책들은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임기응변적인 성격이

강하여 실효성이 의문시됨. 

·신시가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방 도시에서 주택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

망되고 있으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가계도 어

려워 유효 수요가 적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궁극적인 방안은 지방에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인구를 유입

시킬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는 것임. 

·전략 산업의 입지와 주거를 동시에 수용하는 지방 신산업도시 개발을 장기적으로



요약·ⅲ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국의 신도시와 같이 전문 기능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춘 신도시 개발을 고려

해볼 필요가 있음. 

3. 부동산 및 주택

–2000년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은 26만 8,823호로 연초 계획 대비 50.7%에 그침.

–장기적인 분양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도 주택건설업체 수가 다시 증가하였음.

·1998년 416개 사에서 1999년 89개 사로 낮아졌으나 2000년에는 다시 138개 사로

증가함.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을 비롯한 모든 부동산 거래 관련 세

율을 낮추어 수요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경기를 위축

시키는 제반 규제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2000년의‘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과‘건설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명시된 건설산

업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 5가지로 볼 수 있음.

·발주자의 시각에서 보다 싼 값에 고품질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

는 방향으로 건설 정책 개편

·건설 보증 기능의 활성화

·효율적인 건설 생산 체계 구축

·건설기업의 EC화 촉진

·부실 건설업체의 시장 퇴출



–그러나, 2000년 중 추진한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작업은 부실 건설업체 퇴출과 같이

구체적인 숫자로‘계량화’가 가능한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고,

건설 생산 체계의 개편을 통한 체질 개선이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적·적극

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앞으로는 부실 건설업체의 시장 퇴출과 병행하여 효율적인 건설 생산 체계의

구축 및 건설기업의 EC화를 촉진하는 질적·적극적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

써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임.

·특히 일반/전문건설업 간 겸업 제한 및 각종 하도급 규제의 폐지, 주계약자 관리

방식의 공동도급제도 도입 및 CM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며, 최저가낙찰제 시행시

효과적인 덤핑 입찰 방지 대책 수립 및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

5. 대북 SOC 투자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북한 SOC 개발 사

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2000년 말 현재 40여 개 기업이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을 받아 대북 투자 사업

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SOC 부문에서는 크게 제한적임.

·이는 북한의 전반적인 산업 생산 활동이 부진하고, 남북경제협력기금이 SOC 부

문의 투자 개발에는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민간 기업의 대북 투자 사업

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책이 미흡하여 기업의 대북 투자 유인이 낮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됨.

–대북 SOC 개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기금을 SOC 부문에 우선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북 SOC 투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음.

ⅳ·요약



I. 건설산업 현황과 전망

11..  현현황황

–2000년 건설산업은 건설 물량 회복이 미흡한데다 금융 경색 현상도 지속되는 등 총체

적인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

–건설 투자(실질 기준)는 IMF 외환 위기 이후인 1998년과 1999년에 전년비 10% 이

상씩 감소한 데 이어 2000년 중에도 3/4분기까지 전년 동기비 4.9% 감소하였음.

·건설 투자의 감소로 인해 건설업 생산의 GDP 비중이 1997년의 11.6%에서 2000

년 3/4분기 현재 8.0%로 3.6% 포인트나 하락하였음.

–2000년도 건설 수주(일반건설업체 기준)는 1999년에 비해 17.6% 증가하였으나,

IMF 이전인 1997년 대비 75.3%에 불과한 실정임.

·민간 건설 수주는 1999년에 비해 33.0% 증가하였으나, 공공 부문의 건설 수주는

0.8% 증가에 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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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ⅠⅠ-- 11>>  건건설설산산업업 관관련련 주주요요 지지표표 ⅠⅠ

구 분

건설업 생산/GDP(%)

건설 투자 증감률(%)

건설 수주(조원)

증감률(%)

공공 수주(조원)

민간 수주(조원)

일반건설업체 수(개 사)

일반건설업체 부도 수(개 사)

부도율(%)

업체당 수주액(억원)

주택 건설 실적(호)

1997년

11.6

2.3

79.9

8.3

35.6

44.3

3,900 

291

7.5

204.9 

596,435 

1998년

10.1

-10.1

47.9

-40.1

29.5

18.4

4,208 

524

12.5

113.8 

306,031

1999년

9.3

-10.3

51.1

6.8

24.4

26.7

5,155 

112

2.2

99.1 

404,715 

2000년

8.0

-4.9

60.2

17.6

24.7

35.5

7,978 

132

1.7

75.5 

433,488

2000/97(%)

-

-

75.3

-

69.2

80.1

204.6

45.4

-

36.8

72.7

주 : 1) 건설업 생산/GDP 및 건설 투자는 2000년 3/4분기까지의 자료임.
주 : 2) 주택 건설 실적은 사업 계획 승인 기준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통계」.



–반면에 일반건설업체 수는 1997년 3,900개사에서 2000년 말에는 7,978개 사로 3년 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2000년도 업체당 수주액은 75억 5,000만원으로 1997년에 비해 1/3 수준

으로 감소하였음.

–한편,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1997년 말부터

2000년 9월 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1998년 -30.8%,

1999년 -13.4%, 2000년 9월 -2.5%).

·주식과 회사채의 발행을 통한 직접 금융 조달 실적도 2000년 12월 말 현재 1조

5,507억원에 그쳐 1999년의 5조 2,798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또한, 건설 물량의 부진으로 인한 경쟁 격화 및 공공공사의 낙찰률 하락 등으로 건설

업체의 매출액 경상이익률도 2000년 상반기 중 0%로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공공공사 낙찰률은 1997년의 85.6%에서 1999년에는 73.0%로 크게 하락하였음.

22..  전전망망

–건설 경기 침체는 200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001년 건설 투자는 2.2% 증가한 71조 4,000억원 규모로 1997년에 비해 80.8% 수

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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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ⅠⅠ-- 22>>  건건설설산산업업 관관련련 주주요요 지지표표 ⅡⅡ

구분

공공공사 낙찰률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경상이익률

간접 금융 조달액

직접 금융 조달액

1997년

85.6

16.3

-0.1

37,696.3

3,746.5

1998

79.3

-16.8

-4.6

26,084.4

5,247.3

1999년

73.0

-8.4

-1.5

22,582.4

5,279.8

2000년

-

-4.5

0.0

24,369.2

1,550.7

(단위 : 십억원, %)

주 : 1) 공공공사 낙찰률은 100억원 이상 PQ 대상 공사의 낙찰률.
주 : 2) 매출액 증가율 및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대한건설협회의 2000년 상반기 196개 사 실적.
주 : 3) 간접 금융 조달액은 2000년 9월까지의 실적.
자료 : 한국은행, 조달청, 대한건설협회, 증권감독원, 금융감독원.



·공종별로는 토목 투자와 주거용 건축 투자 증가율이 각각 -0.1%와 0.4%에 그쳐 부

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2001년도 건설공사 계약 실적(일반건설업체 기준)도 2000년에 비해 3.1% 증가

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33..  건건설설산산업업 활활성성화화의의 필필요요성성

–정부의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위기에 처해

있는 국내 경제의 침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경

제의 활성화와 건설산업의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음.

·정부의 건설 투자 확대 정책은 제조업에 비하여 생산 유발 효과나 고용 유발 효과가

커 경기 부양의 효과가 높고 최근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실업자 구제 대책으로

도 매우 효과적임.  

·특히,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그 과실이 수도권에 비해 회복이 더딘

지역 경제, 서울 지역의 대형 건설업체에 비하여 중소 규모인 지역 건설업체, 경제

적 약자인 지방의 저소득층 등에 보다 많이 돌아가 경제 정의 차원에서 볼 때 바람

직함.

·또한, 건설 투자는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투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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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ⅠⅠ-- 33>>  건건설설 투투자자··건건설설 수수주주 추추이이 및및 전전망망

구분

건설 투자

토목 투자

건축 투자

주거용

비주거용

건설 수주

1997년

89.29(2.3)

40.07(10.2)

49.21(-3.3)

26.67(-6.3)

22.54(0.5)

79.91(8.3)

1998년

80.30(-10.1)

37.95(-5.3)

42.34(-14.0)

24.55(-7.9)

17.79(-21.1)

47.89(-40.1)

1999년

71.99(-10.3)

41.12(8.3)

30.87(-27.1)

19.86(-19.1)

11.01(-38.1)

51.14(6.8)

2000년(E)

69.84(-3.0)

39.80(-3.2)

30.04(-2.7)

18.07(-9.0)

11.98(8.8)

60.15(17.6)

2001년(F)

71.40(2.2)

39.75(-0.1)

31.65(5.4)

18.15(0.4)

13.50(12.7)

62.04(3.1)

1997년 대비 회복도

80.0

99.2

64.3

68.1

59.9

75.8

(단위 : 조원, %)

주 : 1) 건설 투자 2000(E)와 2001(F) 및 건설 수주 2001(F)는 CERIK 전망치.
주 : 2) (  )안은 전년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호 및⌜2000년 3/4분기 국민총생산(잠정)⌟, 2000. 11.



–일부에서는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경기 부양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주

장도 있으나, 현재 급속한 경기 위축으로 경제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조

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도 제한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건설 경기 부양 정책 또

는 지방 경제 활성화 정책들은 그 필요성과 방향은 바르게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건설 경기 활성화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

의 효과가 2∼3년 후에나 나타날 수 있거나, 혹은 유효 수요로 나타나기 힘든 부분

들이 많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정책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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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문별 현황과 대책

11..  SSOOCC  투투자자

((11))  정정부부 SSOOCC  예예산산

1) 현황

–정부의 2001년도 SOC 투자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5,353억원이 늘어난 14

조 6,321억원으로 2000년 대비 3.9% 증가하였음. 

–또한,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2001년도 전체 세출 예산의 63%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특히 SOC 사업등 주요 투자 사업 예산은 8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SOC 예산의 경우 1/4분기에 61%, 상반기 중에 88%를 집

행할 계획이며, 해양수산부의 항만 관련 예산의 경우는 상반기 중 100% 집행하기

로 하였음.

·한편, 조기 발주의 효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선급금

을 착공과 동시에 70%까지 확대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음.

2) 문제점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SOC 투자의 확대는 긴요하며, 현재의 SOC 투자 수준은 아

직 충분하지 못함.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증가하는 물동량을 원활히 처

Ⅱ. 부문별 현황과 대책·5

<<표표 ⅡⅡ--11>>  22000011년년도도 정정부부의의 SSOOCC  관관련련 예예산산 집집행행 계계획획

SOC 예산

건설교통부 SOC

해양수산부 항만

구분 2001년 예산

146,321 

120,899 

7,509 

상반기

117,050    

106,391    

7,509 

예산 집행 예정

비중

80.0   

88.0   

100.0 

1/4분기

87,800

73,748 

4,741

비중

60.0 

61.0 

63.1

(단위 : 억원, %)

주 : 상반기 및 1/4분기 집행 예정 금액은 추정치.
자료 : 건설교통부, 「2001년 연두 업무보고」; 해양수산부.



리하지 못해 우리나라의 연간 물류비는 1998년 기준 74조 2,000억원으로 국내총생

산(GDP)의 16.5%에 달해 GDP 대비 비중이 선진국의 1.5배 수준임.

·도로 혼잡 구간도 1986년의 262km에서 1997년에는 4,323km로 크게 증가하였음.

·철도는 1994년부터 주요 간선 철도가 한계 용량에 도달하였음. 

·항만의 화물 적체량도 1986년에는 4,300만 톤에서 1997년에는 1억 6,700만 톤으로

10년 간 약 4배 증가하였음. 

–정부의 SOC 예산 조기 집행 계획도 상반기 중 국내 경기 급락을 방지하고, 침체된

국내 경기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서의 효과는 있으나, 실제 건설 경기 부양

의 효과는 크지 않음.  

·절대적인 예산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중의 예산 집행은 하반기 중

의 건설 수주 부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임.

3) 대책

–단기적으로는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SOC 신규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SOC 기반의 효율적인 확충과 건설 경기의 안정적인 흐름을 위해서 신규 사

업비를 총예산 대비 최소한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SOC 사업의 평균 소요 기간

이 5년)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물류 비용 감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SOC 투

자를 단계적으로 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임.

·최근의 SOC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SOC 투자 규모는 GDP 대비

3% 수준에 불과하여 IBRD의 권고치인 5%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IMD 보고서(2000)년에 의하면 우리나라 SOC 투자 수준은 세계 주요 47개국 가

운데 22위를 차지하여 싱가포르(1위), 홍콩(4위), 말레이시아(15위), 일본(18위)

에 비해 뒤떨어지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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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민민자자 유유치치

1) 현황

–정부는 2000년 11월에 대구∼대동 고속도로등 10개 사업에 9조 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SOC 민자 사업에 대한 실시 협약안과 사업자 모집안을‘민간투자사업심의위

원회’에 상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2001년에는 SOC 민간 투자 규모가 2

조원으로 2000년보다 1조원 정도 늘어날 전망임.

·2001년 2월 13일 현재 사업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국가 관리 민간 투자 사업 현

황은 <부록 1>과 같음. 

·민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부는 2001년에 2,500억원을 민자 사업 예산으

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신용 보증을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최근 SOC 민자 사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제고되면서 민간 제안 사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 제안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마창대교(2

조 5,000억원) 및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000억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민자 사업

으로 채택되었음.

2) 문제점

–정부 재정의 한계 속에서 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민자유치사업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어「민간투자법」제정시 민간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재

정적 인센티브도 확대했지만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음.

·대상 사업 규모의 거대성 : 민자 SOC 사업 중 2,000억원 미만의 자체 사업은 상대

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2,000억원 이상의 국가관리사업은 총사업비

가 1조∼2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도 많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선뜻 사업 시행자

로 나서기 어렵고, 재원 조달도 곤란함.

·과도한 지급 보증 요구 : 초대형 민자 SOC 사업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출자사에

대하여 과도한 지급 보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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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곤란함.

·사업 조건의 불확실성 : 민자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업 조건들을 사전에 시설사

업기본계획에 제시하지 않은 채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협상을 통해 결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고,

최종적인 사업 조건이 불확실하여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불투명한 수익성 : 사업 조건의 불확실성 외에 대상 사업 선정시 수익성에 대한 고

려도 부족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운영 수입 보장 사항의 적기 이행에 대한 신뢰

도 부족함. 또한, 막대한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자 사업의 특성에 부합되는

적정 수준의 투자 수익률(IRR)도 불투명하여 민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곤란함.

·정책적 지원 및 행정 절차상의 장애 요인 : 외국인 투자를 위한 조세 감면 등의 정

책적 지원이나 보험사업자 등 기관 투자자의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

도 미흡하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 협약 체결 과정에서 주무 관청의 중복

관여 및 고시 내용에 배치된 사업 시행 조건 제시로 실시 협약 체결이 지연되는 등

정책적 지원과 행정 절차상의 문제도 민자 사업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3) 활성화 대책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실업자 구제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

로 민자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

책이 필요함.

·금융기관의 민자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반 조성 : 장기·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민자 SOC 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선진 외국에서와 같이 금융

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금융 구조조정을 조기에 종결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

화를 촉진시켜야 함.

·초대형 민자 사업의 분할 및 단계적인 추진 : 총사업비가 1조∼2조원에 달하는 초

대형 민자 사업은 민간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1,000억~2,000

억원 규모로 사업을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지급 보증 문제의 해결 :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

관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지급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면, 정부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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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분담 차원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 보증해주거나 적절하게 조정해주

는 지원 대책이 필요함.

·사업 조건의 불확실성 제거와 경쟁 촉진 : 시설사업기본계획 공고시 정부와 민간의

위험 분담, 재정 지원의 조건 등 사업 조건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적정 수준의 투자

수익률을 명시하되, 시설물의 사용료와 같은 핵심적인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민간

사 업자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정책적 지원 및 행정 절차상의 장애 요인 제거 : 외국인 투자 및 기관 투자자의 투

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 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협상 기관을 단일화하는 한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 협상 일정을 포

함하도록 하여 협상 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과 행정 절차상의 장애 요인

을 제거해야 함.

22..  지지역역 경경제제··건건설설

((11))  지지역역 경경제제 현현황황과과 지지역역 건건설설업업

–IMF 금융 위기 이후 수도권 지역은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느림. 

·수도권 지역의 1999년 지역내총생산은 1997년 대비 6.1%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0.6%의 증가에 그쳤음.

–특히 2000년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비수도권 지역 경제의

성장 둔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2000년 산업 생산 동향을 살펴보면 1999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16.6% 증가하였으

나 대구, 경남, 강원, 전남, 전북 등의 지역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외환 위기 이전인 1997년과 비교할 때 2000년의 산업 생산은 전국적으로 평균

35.4% 증가하였으나 대구, 강원 등은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

산, 인천, 대전, 전남, 전북 등은 10% 미만의 증가에 그치고 있음.   

Ⅱ. 부문별 현황과 대책·9



–지역 경제에서 건설업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997년 비수도권 지역에서 건설업의 비중은 13.5%를 기록하였으나 건설 경기가 침

체되면서 1999년에는 10.1%로 하락하였음.

·수도권 지역에서 건설업 생산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8.2%를

기록하였음. 

–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침체는 지역 경제의 회복 속도를

지연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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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ⅡⅡ--11>>    지지역역내내총총생생산산 증증가가율율 추추이이((11999999년년))

(단위 : %)

전국

11.3

수도권 비수도권

1998년 대비 증가율 1997년 대비 증가율

<<그그림림 ⅡⅡ--22>>    지지역역내내총총생생산산에에서서 건건설설업업이이 차차지지하하는는 비비중중((11999999년년))

(단위 : %)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자료 : 통계청.

주 : 수도권은 서울, 경기 및 인천 지역을 포함.
자료 : 통계청.

3.1

13.9

6.1

9.1

0.6

9.2
8.2

10.1



–통계청이 발표하는 건설 발주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0년 수도권 지역의 발주액이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수준의 91.2%까지 회복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회복도는

51.1%에 불과한 실정임(<그림 Ⅱ-3> 참조). 

–지방 건설 경기의 침체는 지자체 발주 물량 축소와 민간 주택 경기 침체에 기인함.

·2000년 지방자치단체의 발주액은 1999년 대비 9.7% 감소하여 1997년의 50% 수

준에 불과함.

((22))  지지역역 경경제제 및및 건건설설업업 활활성성화화를를 위위한한 정정부부 정정책책

1) 추진 현황

–정부는 지방 건설 경기의 부양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주택 경기 활성화와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권역별로 특성화된 계획 도시와 신시가

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주택 보급률이 낮고 잠재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화성을 포함한 2∼3개의 자족형 계

획 도시 건설을 추진함. 화성 계획 도시 사업은 2001년 3월 말까지 택지개발예정지

구 지정 후 2002년 상반기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아산, 대전, 부산, 대구, 전주, 목포 등 6개 지방 거점 도시에 신시가지를 단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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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ⅡⅡ--33>>    건건설설 발발주주 회회복복 정정도도((22000000년년))

(단위 : %)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자료 : 통계청

증감률(1999년 대비) 회복도(1997년 대비)

17.3

67.9

17.2

91.2

17.8

51.1



로 조성함.

·정보 통신(IT)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 첨단 산업 단지를 6대 광

역시 등 지방 거점 도시에 지정하여 개발함.

–지방의 부동산 투자 수요 확충을 위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함.

·지방의 개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 부담금(개발 이익의

25%) 부과를 중지함.

·미분양이 많은 대불·북평 공단 분양가를 30% 인하하고 지방 공단의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함.

–전국적으로 40만 호에 이르는 노후·불량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 서민층의 주거 환경

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 소재 소규모 건설업자 및 건설 일용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함.

·400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주택 개량 자금으로 호당 2,000만∼3,000만원을 저

리로 지원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은 국고에서 50%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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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ⅡⅡ--22>>  66개개 지지방방 도도시시 신신시시가가지지 추추진진 계계획획

2001년 상반기 : 개발제한구역 조정(광역도시 계획 수립)

2001년 하반기 : 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

2002년 : 개발 계획 수립

2001년 : 개발 지구 지정

2002년 : 개발 계획 수립

2000년 12월 : 택지개발지구 지정

2001년 : 개발 계획 수립

2000년 12월 : 택지개발지구 지정

2001년 : 개발 계획 수립

2000년 9월 : 개발 계획 수립(「지역균형개발촉진법」

상의 개발촉진지구 개발)

2001년 : 민자유치 방안 마련(경부고속도로 역세권

개발과 연계된 개발)

2001년 : 상반기 택지개발지구 지정 하반기 개발

계획 수립

2001년 : 상반기 개발구역 지정 하반기 실시 계

획 수립

구분

부

산

동부산 150만 평 관광 단지 조성

유통 단지+주거 단지 개발

기존 산업 단지 및 공단의

이전과 배후 단지 조성

청사 이전 및

배후 단지 조성

청사 이전 및

역세권 개발

전남도청 및 관련 청사

이전 및 배후 단지 조성

전주 지역 내 공용 청사

이전 및 배후 단지 조성

200만 평

170만 평 중 1단계

88만 평

132만 평

(8만 명)

58만 평

(26,000명)

276만 평

87만 평

대구 달성

신시가지

대전

서남부

아산만권

(천안)

목포 남악

신도시

전주

신시가지

서부산

규모(계획 인구) 개발 내용 추진 일정

자료 : 윤영선·김현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신도시 개발의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호당 3,000만원의 이주 전세금을

지원함.

·뒷골목 등에 산재한 노후 주택에 대하여 호당 2,000만원까지의 개량 자금을 지원함.

–정부는 2001년 지방양여금(4조 7,795억원)과 특별교부세(9,312억원)를 조기 집행하

여 지방 SOC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투입할 계획임. 

·지방양여금은 지방 도로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 등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상반기 중 조기 투입함.

·특별교부세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 SOC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함.

2) 정책 평가

–정부가 발표한 일부 정책들은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임기응변적인 성격이

강하여 실효성이 의문시됨. 

·신시가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방 도시에서 주택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가계도 어려워

유효 수요가 적음.   

–신시가지개발계획은 과거 추진되었던 신도시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필요 재원의 대부

분을 토지 매각 선수금과 개발 이익으로 충당할 예정임. 

·중앙 정부의 지원은 도로 건설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 

–신시가지 개발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에 대한 유효 수요가 있어야 하나

해당 지역의 사업 여건은 열악함. 

·이들 지역의 산업 단지 개발 실적은 25∼50% 수준에 불과함.

–또한, 신시가지 개발 계획에 따른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미분양 주택을 누적시켜 주택

업계의 경영 상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음.

·신시가지 개발 계획 대상 지역인 6개 지방 도시 가운데 천안, 목포, 전주 등의 도시

에서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고 부산, 대구, 대전 등에서는 미분양 아

파트가 상당수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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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 개선 사업 중 현지 주민이 불량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현지 개량 방식의

경우 주택은행을 통하여 저리 자금(연이율 6.5%)을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지

원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현 경제 여건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 개량을 추진할 서민층이 많지 않음.  

((33))  정정책책 제제언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궁극적인 방안은 지방에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인구를 유입

시킬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는 것임. 

·전략 산업의 입지와 주거를 동시에 수용하는 지방 신산업도시 개발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 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 신산업도시 개발 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지역 내 자원과 전통 산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장

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 나아가야 할 것임. 

·기존의 지역 내 잠재력이 지식 기반형 첨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

여야 할 것임.

·기존의 모(母)도시 또는 주변 지방 도시와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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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ⅡⅡ--33>>  신신시시가가지지 개개발발 지지역역의의 주주택택 및및 산산업업 단단지지의의 미미분분양양 현현황황

전국

부산

대구

대전

충남(천안)

전남(목포)

전북(전주)

구분
주택 미분양

(2000. 11 현재)

58,305(100.0)

6,156(10.6)

2,967(5.0)

2,680(4.6)

4,667(8.0)

1,763(3.0)

942(1.6)

주택보급률

(1998)

92.4

76.1

78.8

94.2

124.7

120.2

115.2

산업 단지

개발 현황

36.5

48.0

56.1

51.5

25.3

30.9

25.8

산업 단지

미분양률

6.5

24.5

0.4

0.1

6.7

8.3

11.7

(단위 : 호, %)

주 : 1) 주택보급률은 건설교통부가 추정한 내부자료.
주 : 2) 산업 단지 개발 현황 = (개발 면적 / 산업 단지 지정 면적) × 100.
주 : 3) 산업 단지 미분양률 = (미분양 면적 / 총분양 대상 면적) × 100.
자료 : 윤영선·김현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신도시 개발의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자료



및 소프트 양 측면에서 연계 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외국의 신도시와 같이 전문 기능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춘 신도시 개발을 고려

해볼 필요가 있음. 

·외국의 경우 대학 중심의 학원 도시, 비즈니스 파크, 벤처 산업 단지 등 전문 기능

형 신도시 개발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가 많음.  

–지방 신산업 도시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사업 추

진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임. 

·단기간에 추진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20년 내외의 장기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

이 바람직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의 의지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

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을 모색하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

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과거와 같이 사업 시행자에게 모든 개발 비용을 부담시키

는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3..  부부동동산산 및및 주주택택

((11))  현현황황

–2000년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은 26만 8,823호로 연초 계획 대비 50.7%에 그침. 

·1999년에 비해 대형 업체의 실적은 27.6% 증가하였으나 중소 업체의 경우는

2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분양 시장의 침체로 인해 중소 업체가 더욱 큰 타격

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업체 수 기준으로는 계획된 605개 사보다 25개 늘어난 630개 사가 실적을 보유하였

으나 이는 3,798개 주택건설업체 중 16.6%에 불과함.

–장기적인 분양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도 주택건설업체 수가 다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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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 의존도가 높은 주택건설업체의 여건상 분양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도

업체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 

·1998년 416개 사에서 1999년 89개 사로 낮아졌으나 2000년에는 다시 138개 사로

증가함.

–준농림지 개발 규제와 서울시 재건축 기준 강화 및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 부과 발표

로 부동산 및 주택 경기가 위축됨.

·준농림 지역의 개발 요건 강화로 건폐율은 60% 이하에서 40% 이하로, 용적률도

100% 이하에서 80% 이하로 적용되며 2001년부터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사업 지구 부지를 적어도 10만m2 이상 확보한 후 준농림지를‘준도시 지역 취락

지구’로 변경하는 승인이 별도로 필요함.

·주택건설업체들이 보유한 준농림 지역 내 토지는 2000년 현재 816만m2 이며1) 주택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때는 투입된 비용의 회수가 어려움. 

·서울시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250%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으며,

세분화 기준이 확정되는 2003년 상반기까지는 300%의 용적률을 유지함. 또 4대문

안 주상 복합 건물은 상업 시설 비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용적률을 600%에서 최

저 480%까지 축소 적용함.

·300가구 이상이나 대지 면적 1만m2가 넘는 재건축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됨으

로써 서울시의 도시 계획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함. ‘나홀로 아파트’기준에 해당하

는 재건축 사업이나 준공업 지역 안의 공장 이전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에도

지구 단위 계획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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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ⅡⅡ--44>>  민민간간 주주택택 건건설설 사사업업 승승인인 실실적적

대형 주택업체

중소 주택업체

합계

구분
업체 수

52 

503 

555

사업 승인

105,072

180,280

285,352

2000년 실적2000년 계획1999년 실적 2000년

계획 대비

47.2

54.9

50.7

1999년

실적 대비

127.6

71.9

92.5

(단위 : 개, 호, %)

업체 수

64  

541  

605 

사업 승인

284,258

236,336

520,594

업체 수

58  

572  

630

사업 승인

134,112

129,711

268,823

자료 :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사업협회.

1) 장성수, 「주택산업 침체 극복 방안」, 한국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2001년.



·서울·수도권,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전권, 대구권 등에「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

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적용하여 개발되는 택지에 개발비의 40%를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으로 부과하며 주택건설 사업자들도 표준 건축비의 6%를 납부하게 됨.

이는 주택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주상 복합 건물등 2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에도 부과됨.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로 주택 건설등 부동산 개발 사업이 위축됨.

·아파트, 주상 복합 건물 등 23개 사, 24건에 대한 3,500억원의 공사 미수금이 발생

함.

·코레트신탁등 부동산신탁회사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신

뢰도 약화로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취득세·등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세율이 높음.

·주택 사업자(원시 취득 및 보존 등기)와 신규 주택 분양자(승계 취득 및 이전 등

기)에게 이중으로 과세되며 이는 결국 주택 분양자에게 모두 전가됨.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 관련 부과 세율은 주택 사업자 3.16%, 주택 구입자 5.80%

로 합계 8.96%로 매우 높은 편임.

·선진국의 취득세·등록세율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1∼2%이며 일본에서도 3%로 우

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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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ⅡⅡ--55>>  주주택택 관관련련 취취득득세세··등등록록세세 부부과과세세율율

구 분

합 계

취득세(A)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B)

교육세

원시 취득(보존 등기)

3.16

취득가액 × 2.0

(A) × 10

취득가액 × 0.8

(B) × 20

승계 취득(이전 등기)

5.80

취득가액 × 2.0

(A) × 20

취득가액 × 3.0

(B) × 20

합산 세율(취득가액 기준)

8.96

4.00

0.40

3.80 

0.76

(단위 : %)

주 : 농어촌특별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공급받는 토지에 건설된 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주 : 과 농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22))  부부동동산산 및및 주주택택 경경기기 활활성성화화 대대책책의의 내내용용과과 평평가가

1) 주요 추진 현황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부터 주택

경기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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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ⅡⅡ--66>>  부부동동산산 및및 주주택택 경경기기 활활성성화화 대대책책 주주요요 내내용용

대책명

주택 시장 안정 대책

(1998. 5. 22)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방안

(1998. 6. 22), (1998. 9. 7)

건설 및 부동산경기활성화대책

(1998. 12. 1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1999. 4)

주택 건설 10만호 추가 건설 계획(1999. 3. 22)

서민 주거안정대책 (1999. 5. 31)

주택건설 촉진대책

(1999. 10. 7)

건설 투자 적정화 대책

(2000. 11. 11)

주요 내용

·신축 주택 구입시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

등록세 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 완화

·MBS 도입

·국민주택기금 중도금 1조 8,000억원등 3조 6,400억원의 주택

자금 지원/ 2조원 추가 지원

·1999년 중 국민주택기금 중도금 4조원, 재건축·재개발사업 지원

·분양권 전매 금지 제도 규정(시행령 제37조) 삭제

·주택 자금 1조 7,522억원 추가 지원

·주택 구입 자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주택 자금 대출 금리 한시 인하

·근로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확대

·임대사업 등록 요건 확대(5가구 이상→ 2가구 이상)

·민영 주택 청약 자격 완화등 주택청약제도 개선

·주거 환경 개선 주택 자금 지원

·임대 주택 시장 활성화

·신축 분양 주택 취득시,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

화 등 주택업계 당면 애로 해소

·2002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 위해 주택 보급 확대(매년 50

만 호, 2003년 이후에도 40만 호)

·2002년까지 매년 1,700만 평, 2003년 이후 1,400만 평의 택지

공급(50%는 공공 부문 공급)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 주택 건설 확대

·지방의 주택 재개발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활성

·주택 관련 세제·공과금 감면

·주택 수요 확충 위해 양도·취득·등록세 세제 지원

·국민임대주택 향후 3년 간 5만 호 추가 건설

·노후·불량 주택 정비를 위한 저리 융자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

·주거 수준의 향상 위한「주거기준법」제정

지방 건설 활성화 방안

(2000. 12)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

(2000. 8. 29)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

(1999. 8. 20)

2001년도 건설교통부 연두 업무 보고

(2001. 1. 20)



–침체된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1998년 5월 22일 등록세·취득세 및 양도세에 대한 감면 및 면제가 1999년 6월까

지 한시적으로 시행됨. 다만,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 조치가 1999

년 12월까지 연장됨(<부록 2> 참조).

·주택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중도금 대출을 확대하고 주

택 구입 자금 융자를 확대함. 또한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도 전세자금 및 전세 차액

자금을 융자함(<부록 4> 참조).

·임대 사업 확대를 위해 임대 사업자 기준을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완화하

고 지원금 규모도 확대함.

·비수도권 지역에서 2001년 말까지 구입하는 신축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구입

후 5년 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또한, 60∼85m2 주택의 취득세·등록세

도 25% 감면하며 주택 구입 후 이전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면제하기로 함.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함.

·2000년 11월 임대 주택 건설을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 이자율도 인하하였

으며, 2001년에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3년 간 국민임대 주택 5만 호

를 추가 건설하기로 함. 

·1999년 11월 15일부터 주거 환경 개선 주택 자금을 지원하였고 2000년 11월에는

지원 범위를 20가구 미만의 공동 주택에까지 확대함. 

·추가적으로 2001년에는 전국 40만 호의 노후·불량 주택 정비를 위해 주거 환경 지

구 개선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량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은 국고에서 3년 간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함. 

·또한,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민에게는 호당 3,000만원의 이주 전세금을 지원하

며 노후 주택에 대해서도 호당 2,000만원의 개량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2) 세부 항목별 평가

<금융 및 세제 지원>

–실수요자인 중산층의 위축된 주택 구매력을 회복시키기에는 미흡함.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금융 지원이 중도금 대출 등 주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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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짐 (<부록 4> 참조).

·문제가 되어 온 부동산 및 주택 거래 관련(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고율의 세제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며(<부록 2, 3> 참조),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이중 부과도 개선되지 않아 분양가 상승 및 입주자 부담은 여전함.

–정부 부처간의 견해 차이와 지자체의 반발로 실효성이 불투명함.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간의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회복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임시적인 조치들이 1999년 6월 30일

을 시한으로 대부분 종료됨.

·지자체들은 지자체의 주요 세원(지방세 징수액의 11.7% 차지, 1998년 기준)인 부

동산 취득세·등록세 인하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냄.

·관련 국세 및「지방세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음.

<임대 주택 지원>

–기존 임대 주택 정책이 영세민 위주의 지나친 소형 위주(18평형 미만)로 추진됨으로

써 주변 주민과의 괴리감을 낳고 님비(NIMBY) 현상까지 초래됨.

·중산층 임대 주택 수요자의 기대 수준과 공급되는 주택 수준의 괴리로 임대 주택의

공가율(空家率)이 상승하고 의무 임대 기간 만료 후 분양률이 저조하여 자금 회수

가 어려워짐.

–임대 주택 수요자를 위한 지원이 미흡하고 지역간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음.

·임대 주택 입주자가 분양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대출 승계 이자율(7.0∼9.5%)이

업체에 지원되는 이자율(3.0∼5.5%)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도 임대 수요 증가의 장

애 요소가 됨.

·또한, 토지 가격 차이등 수도권과 지방 도시 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공사비의 현실화도 미흡함.

·임대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에도 차질이 있고 사업성이 낮음.

<주택 재개발사업 및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

–기존의 재개발정책으로 인해 입주 자금을 부담하지 못한 원주민들은 대부분 변두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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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나타남(정착률 10% 미만). 

·또한, 공공 시설의 기부채납 비용이 조합원이나 시행자의 부담으로 귀속되어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노후·불량 주택 개량 사업은 국고를 통해 지원하지만 주택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

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불량 주택 개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원금이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자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되는 것이므로 국고 지

원이 필요함.

·수혜자들은 대부분 영세민으로서 여유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융자금의 이자를 갚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또한, 융자금을 주택 개량에 사용하지 않을 위험성도 있고 개별 융자금을 통한 주거

수준 향상은 투입 비용 회수를 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음.

<분양권 전매 허용>

–분양 시장의 공급 질서 교란이 초래됨.

·분양을 받은 후 중도금과 잔금을 제대로 낼 수 없어 해약이 필요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었음.

·그러나, 분양권 전매 허용 후, 인기 지역 아파트 분양에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투

기자의 참여가 늘어남으로써 청약을 받고도 계약을 포기하거나 분양받은 후에 프리

미엄을 가산하여 전매하는 관행이 성행함.

–청약률과 계약률 간의 괴리 및 분양 가수요 유발로 주택 업체와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감.

·주택건설업체들은 청약이 계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지고 중도금과 잔금도 제

때에 납부되지 않아 자금난이 악화됨.

·실수요자는 분양 가수요에 의해 분양 청약률이 높아져 인기 지역 아파트를 청약받

지 못하거나 나중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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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폐지>

–정부의 국토이용계획 정비 및 도시계획조례 강화 정책은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과 의도 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시기 선택에 있어서는 주택 건설 활성화 등 정부의 지원 정책과 시기적으로

상충됨으로써 정부의 주택 경기 활성화 정책 효과를 약화시켰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수익자 비용 분담 및 무임 승차 배제 원칙들이 확립되지 못함.

·수도권 난개발도 기존 개발 지역을 둘러싼 신규 개발 지역들의 무임 승차에서 비롯

되었으므로 수익자 비용 분담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 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 부담을 기피하고 건설업체에게 기반

시설 투자 비용을 대부분 부담시킴.

–수도권 내 주택 건설용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적음.

·주택건설업체들이 준농림지에 보유한 토지는 816만여m2로 2003년 이후 개발 유보

구역으로 분류되면 고층 공동 주택 건설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임.

·택지 공급 감소로 2∼3년 후 수도권 주택 공급 감소·분양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음.

·준농림지 택지 보유 비율이 높은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투입된 자금도 회수하기 어려워 경영난이 가중될 것임.

<서울시 재건축 요건 등 도시 계획 관련 규제 강화>

–빈번한 도시 계획 변경으로 민원의 소지가 많음.

·특별법에 의한 계획이 많아 원칙들이 불분명하고 변경이 잦으며 이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민원 발생 소지도 큼.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발표되는 정책이 많고 대민 홍보 및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하

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낮음.

–교통 시설 부담금 부과는 분양가 상승, 분양률 저하 등으로 분양 시장 위축을 초래함.

·기반 시설 투자 및 기부채납 요건 등에 의해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낮아 개발 사업

의욕이 저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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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정책책 제제언언

–중산층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함.

·금융기관의 주택 구입 자금(mortgage)의 장기 저리 대출을 확대해야 함.

·주택 구입용 대출금의 이자 상환분에 대한 소득 공제 규모를 확대해야 함.

·MBS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으로 주택 자금 대출 재원을 추가 확대해야 함.

–주택등 모든 부동산의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야 함.

·주택 매매 거래시의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범위를 전용 면적 85m2상으로 확대

하고, 양도소득세의 도입 목적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

하하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함.

·과세 표준을 현실화하고 부동산 보유 세율을 높임으로써 거래세 감소에 따른 세원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함.

·주택 사업을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주택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원시 취득에 대

한 취득세와 등록세 3.16%를 면제함으로써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 최초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원시 취득자로 간주하도록 함.

·이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통한 주택 공급 및 임대 사업이 촉진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하는 기반이 됨.

–실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중형 임대 주택의 건설과 임대 주택용 택지 공급을 확대하여

야 함.

·임대 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실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

록 18∼25.7평형 규모의 중형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함. 

·동시에 중형 임대 및 중형 분양 주택에 대한 차등적인 높은 이자율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평형별 차등 적용뿐만 아니라 지역간 토지 가격 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함.

·임대 주택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공유지의 장기 임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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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가 개발한 공공 택지 가운데 임대 주택용 택지 공급 비율을 늘려야 함.

–영세민의 주택 문제는 더 이상 시장에 내맡길 부분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진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

·소형 임대 주택 공급 및 서민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공공 건설 부문이 담당하여 지

속적으로 확대시켜 나아가야 함.

·영세민의 월세등 주거 비용을 대폭 인하해야 함.

·영세민의 부담 없이 국고 지원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아가는 방안을 검토

해야 함.

–분양권 전매 허용 규정을 개선해야 함.

·전매제도 허용의 장점을 살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개선해야 함.

·실수요자의 전매와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분양자의 전매를 선별해낼 수 있도록 분양

권 전매 허용 시점을 중도금 일정 비율(예 : 50% 이상)을 납부한 후로 조정할 필

요가 있음.

–준농림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나 개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대응 조치를 취

해야 함.

·신속히 준농림지 개발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더 이상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또한, 기존 준농림지에서의 개발 행위에 해당하는 개발 권한을 인근의 공공 개발 택

지나 다른 지역의 개발권으로 대체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음.

·영구적으로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장기적으로 국가가 보전 토지를 매입하여 개인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함.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로 인한 서민층과 건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주상 복합 건물과 소형 상가의 분양자, 임대 주택의 입주자 및 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관련 시공업체와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 부도를 막을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공사 미

24·2001년 건설산업의 현안 과제와 대책



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하며, 대출 특례 보증등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함.

·새로운 수탁자가 사업 인수시 기존 시공사 및 인력과 자재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

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수익자 분담 원칙을 통한 무임 승차 행위를 예방해야 함.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편익 분석을 통해 수익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사전에 수립해야 함.

·주변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본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에 정부·민간

공동 분담 체제가 바람직함.

·또한, 특정 지역 개발시‘개발 유보 지역’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개발 지역 주변의

무임 승차에 의한 난개발을 막는 것도 필요함.

44..  건건설설산산업업의의 구구조조조조정정

((11))  건건설설산산업업 구구조조조조정정의의 추추진진 현현황황

1) 기본 방향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은 크게 다음의 2가지로 나누

어볼 수 있음.

·건설 정책의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입찰·계약 제도의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

등에서 제시한‘건설산업 구조 개편 방안(2000. 4)’과‘건설업 경쟁력 강화 대책

(2000. 8)’

·잠재 부실 기업의 퇴출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 업체 시장 퇴

출 정책

–‘건설산업 구조 개편 방안’과‘건설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명시된 건설산업 구조조

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의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발주자의 시각에서 보다 싼 값에 고품질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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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건설 정책 개편

·건설 보증 기능의 활성화

·효율적인 건설 생산 체계 구축

·건설 기업의 EC화 촉진

·부실 건설업체의 시장 퇴출

2) 입찰·계약 제도 및 건설보증제도의 개선

–발주자의 시각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별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제시되었

던 입찰·계약 제도 개선안은 대부분 제도화되어 시행 중임.

·핵심 사안이었던 최저 낙찰률 하한선은 공사 규모별로 적격 심사 통과 점수를 85점

에서 90점 내지 95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1,000억원 미만 공사의 최저 낙찰률이

2∼13%포인트 상승함.

–1,000억원 이상 PQ 대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기 위해「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2000. 12. 27), 공사이행보증제도를 시

행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주)에서‘공사이행보증 운영 요령’을 제정

(2000. 12)하였음.

–최저가낙찰제 도입시 우려되는 덤핑 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이행보증제도 도입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정비하여 2001년 2월 10일부터 적용함.

·1,000억원 이상 PQ 심사 통과 점수를 60점에서 90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의 입찰자별 입찰 가격, 낙찰 상황 등을 공개함.

·발주기관의 재량을 확대하여 PQ 심사 기준의 분야별·항목별 배점 한도 조정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함. 

·공사이행보증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행 보증금 비율을 계약 금액의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함.

·최고 등급 업체에 적용하는 보증 수수료의 50%를 발주자가 부담함.

·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정당업자를 제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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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율적인 건설 생산 체계의 구축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하도급 규제 개혁(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 제

한 폐지,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및 재하도급 허용, 부대입찰제 및 의무하도급제도 폐

지)과 건설업자간 주계약자 관리 방식의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건설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2000년 중에 제도화되지 못하였고, 2001년도에 본격적

으로 추진될 전망임.

4) 건설 기업의 EC화 촉진

–‘건설산업 구조 개편 방안’에서는 EC(Engineering & Construction)화를 통한 국

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CM)신고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제를 도입하

고 CM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00년 중에는 추진되지 못하였고, 2001년 중

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5)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

–2000년 12월 말 현재 일반건설업체 중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일 것으로 의심되어 정부

의 조사를 받게 된 업체 수는 2,142개에 달하였으며, 실태 조사 결과 161개 일반건설

업체는 등록 말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음(<표 Ⅱ-7> 참조).

·2001년에도 2,736개의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고,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사무실 보유 요건과 보증 능력 요건 등 건설

업 등록 기준의 강화 조치가 시행될 2001년 7월 이후에는 약 1만 개 사 이상의 무

자격 부실 건설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됨(건설교통부).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 조사 추진 방침에 따라 2001년에도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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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ⅡⅡ--77>>  무무자자격격 부부실실 건건설설업업체체에에 대대한한 행행정정 처처분분 결결과과

계

일반

전문

구분

2,637

708

1,929

계

3,287    

287     

3,000

등록 말소

595    

49    

546    

영업 정지

1,322   

112   

1,210 

과태료

108

9

99

시정 명령

215

63

152

자진 반납

1,047

54

993

조사 중
조사

대상

13,475

2,142

11,333

1999년 실적 처분

불가

7,551

1,147

6,404

(단위 : 업체 수)

자료 : 건설교통부, 「부실 건설업체 구조조정 현황 및 계획」, 2001. 1.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엄격히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음.

·아울러 2001년도에는 건설업 등록 갱신 신고(매 3년) 제도 도입, 등록 말소 관련

처분 규정 보완, 사무실 보유 기준 신설, 보증 능력 요건 신설, 기술자 보유 요건 강

화 등과 같은 등록 기준 강화 방안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입법 예고된

상태, 2001년 4월 말 개정 완료 예정)에 반영하고,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입

찰제도는 실적 평가 대상 공사의 범위를 3억∼5억원으로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

–2000년 11월 3일에는 등록 기준도 갖추지 못한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 외에, 워크아

웃·법정관리·화의 상태에 처해 있는 부실 건설업체 가운데 11개 기업을 퇴출하기로

결정함.

·2001년부터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업 신용 위험을 수시로 평가하여 구조조정

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함.

((22))  문문제제점점 및및 평평가가

–2000년 중 추진한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작업은 부실 건설업체 퇴출과 같이 구체적인

숫자로‘계량화’가 가능한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고, 건설 생산

체계의 개편을 통한 체질 개선이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적·적극적인 구조조정

은 추진하지 못하였음.

–양적·소극적 차원의 구조조정도 부실 건설업체 퇴출 사례에서 보듯이, 그 성과는 대

단히 미흡함.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 퇴출의 경우, 2000년 12월 말 현재 등록된 일반건설업체 수

7,978개중 약 27%(2,142개 사)가 조사 대상이었으나, 실태 조사 결과 등록 말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체 수는 161개에 불과함.

·잠재 부실 기업만 하더라도 워크아웃·법정관리 및 화의 상태에 처한 건설업체 총

112개 사 중 11개 기업만이 퇴출 기업 명단에 포함됨.

–이처럼 2000년 중 건설산업 구조조정 성과는 대단히 미흡하지만, 정부 각 부처와의 협

의를 통하여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2001년에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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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2000년도는 본격적인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위

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33))  구구조조조조정정 촉촉진진을을 위위한한 제제언언

1) 질적·적극적 차원의 구조조정 촉진

–2001년도에 추진할 건설산업 구조조정의 핵심적인 쟁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 :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의 실태 조사 및 등록 기준 상향 조

정, 소규모 공사 입찰제도 개선, 잠재 부실 기업에 대한 상시 퇴출 시스템을 구축함.

·건설 생산 체계의 개편 : 일반/전문건설업 간 겸업 제한 및 각종 하도급 규제의 폐

지, 주계약자 관리 방식의 공동도급제도 도입 및 CM제도 활성화를 추진함.

·최저가낙찰제 시행시 효과적인 덤핑 입찰 방지 대책 수립 및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

련함.

–상기 3가지 부문의 구조조정 과제 중 건설 생산 체계의 개편과 최저가낙찰제 시행시

보완 대책 마련은 건설 생산 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질적·적극적

차원의 구조조정 방안임. 

·따라서 2001년도에 이들 과제를 중심으로 양적·소극적 차원의 구조조정에서 질

적·적극적 차원의 구조조정으로 전환하고, 건설 경기의 활성화가 뒷받침되어 준다

면 건설산업의 재도약도 기대할 수 있음.

2) 건설업 특성을 감안한 부실 기업 퇴출 및 신용 평가 기준 정립

–건설업체는 SOC 민자 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등 산업 특성상 초기 투자 비

용이 과다하여 타 산업보다 부채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지만,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이

나 신용 평가시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 항목이 적고, 획일적으로 평가되는 사례

가 대단히 많음.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 및 신용 평가 기준 정립시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해야 함.

·부채 비율 산정시, 금융 비용 부담과 관계없는 부채인‘공사선수금’, ‘분양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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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 평가시 이자 보상 배율 외에 건설업체의 영업 능력과 원가

절감 등 향후 수익성을 좌우할 수 있는 무형적 자산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함

(예 : 국내외 시공 실적 및 경험, 신기술 지정·특허 공법 등 시공 경험, 기술자 보

유와 같은 기술 능력, 국내외 영업망인 시장 개척 능력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력을 감안하여 신용 평가 등급을 조정함으로써 현재 신

용 등급이 낮은 건설업체의 회사채가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3) 건설업 등록 및 생산 체계의 총체적·근본적인 개편 방안 수립

–정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건설 생산 체계의 개편 방안은 모두 상호 연계되어 있고,

건설 생산 체계 개편의 근간에는 일반/전문건설업이라는 배타적인 업역 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①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라는 업역 자체를 폐지하고, ②

건설업 등록 체계를 포함한 건설 생산 체계 개편 방안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건설 생산 체계 개편 방안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개별 이익 집단의 이해 관

계가 아니라,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발주자·소비

자(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두어야 함. 

4) 최저가낙찰제와 연관된 입찰·계약제도의 개편 등

–최저가낙찰제 도입이 건설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마련한 공사이행보증제도 도입이나 PQ 통과 점수의 상향 조정 외에 다음과 같

은 입찰·계약제도 개편 및 건설 생산 방식의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함. 

·내역입찰제도의 개선 : 입찰자간의 기술 경쟁, 가격 경쟁의 제고 및 견적 능력의 향

상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발주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만 제출하고, 입

찰자가 목적물 물량 및 단가와 금액을 산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내역입

찰제도를 개선해야 함.

·대안입찰제도의 활성화 : 입찰자간에 시공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한‘정당한 가격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시켜야 하며, 그 방안으로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안 제출을 허용해야 함.

·계속비제도의 적용 확대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도 장기계속계약을 적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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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공사 기간은 발주자의 연도별 예산 편성 규모에 좌우되며, 건설업체로서는 전체

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고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도 추가적으로 부담해

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따라서, 계속비예산 편성을 확대함으로써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유도해야 함.

·건설생산방식의 유연화 :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 및 부대입찰제·하도급저

가심사제도 등을 비롯한 각종 하도급 규제의 폐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CM 도입 및 활성화 등이 추진되어야 함.

·실적공사비의 축적과 저가심의기능 확충 : 현행 예정가격제도를 장기적으로 선진

외국과 같이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로 전환하고, 발주자는 축적된 공종별 실적 단가

에 기초하여 입찰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55..  대대북북 SSOOCC  투투자자

((11))  현현황황 및및 정정부부 정정책책의의 기기본본 방방향향

1) 현황

–6·15 공동 선언 이후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북한 SOC 개발 사

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북한 SOC의 남북 공동 개발 사업은 남북경제협력과 민족공동체 형성에 근간이 된

다는 점에서 남한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상황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EU 회원국들은 북한의 정치 군사적 변화와 경제 개

방·개혁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아시아횡단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의 교통망 확충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북한 SOC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건설 수요가 급증할 것이므로

남한 기업의 대북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2000년 말 현재 40여 개 기업이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을 받아 대북 투자 사업

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SOC 부문에서는 크게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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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월에 착공된 경의선 철도 및 국도 1호선 복원 공사가 2001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음.

·2000년도에 남북경협기금 가운데 85억 2,000만원과 60억 6,000만원을 각각 경의선

철도와 국도 1호 복원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각각 554억원과 81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임.

·하지만, 물류 비용 절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체제상의 문제로 인해 북한의 육로 개방

이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2001년 2월 중순 북한의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전력협력실무협의회가 공동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의 송전 시설물 건설도 지연되고 있음.

–현대아산이 2000년 8월 개성 산업 단지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한국

토지공사와 공동으로 개성 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3단계로 개발될 전체 면적은 2,000만 평이며, 공단 800만 평과 신도시 건설 부지

1,200만 평을 포함함.

·경제특구 형태로 개발할 것을 협의 중이며, 총 1,200개의 업체가 공단에 입주하고

15만 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임.

·개성 공단의 임대 기간(70년 간 무상 임대 제안), 연결 교통, 공단의 경제특구화,

인건비, 특별법안 등을 포함하는 기본 합의서가 최종적인 협의 과정에 있음. 

·조사 및 설계가 이미 완료되어 있으므로 기본 합의서가 체결될 경우, 2001년 5월

중 1차적으로 100만 평 규모의 시범 공단 개발 사업이 착공될 예정임.

–남북경제협력위원회는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2001년

1/4분기 중 공동 유역 조사를 착수할 계획임.

–6·15 공동 선언과 투자 보장등 4개 부문 합의서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건

설 부문의 남북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남북 연결 교통로 건설사업과 개성 공단 건설 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으나, 전력난이

해소되고 육로 교통 진출입 규제가 완화되면 남북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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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의 기본 방향

–남북경제협력이 일회성 무상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옴.

·2000년의 경우, 남북경제협력기금의 60.7%가 대북 식량 차관 또는 각종 소비성 무

상 지원에 소요되었으며, KEDO 경수로 사업 본 공사비 대출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지원금 기준으로는 97.0%에 해당됨.

·2001년의 경우에도 기금 총액의 58.1%가 이러한 용도에 소요될 계획이며 KEDO

사업 대출금을 제외하면 80.7%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임.

–2000년 6월 이후 대북 SOC 투자 정책은 기본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해 옴.

·2000년 12월 중순 남북 장관급 회의에서 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 결제 및

상사 분쟁 해결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대북 SOC 투자 진출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부록 5> 참조).

·대북 투자 협상을 주로 정치적 논리에 근거하여 추진해 왔으며, 기업의 투자 유인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정치적 긴장 완화에 주력해 옴.

–북한 SOC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음.

–6·15 공동 선언 이후 남북경제협력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SOC 부

문은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존해 온 바가 크고 민간 부문은 중소 규모의 임가공 형

태로만 진행되어 옴. 

((22))  투투자자 활활성성화화의의 애애로로 사사항항

–북한의 전반적인 산업 생산 활동이 부진함에 따라 선행 투자의 특성을 가지는 SOC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함.

·1980년대 조총련계의 대북 투자 사업의 실패 사례,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발 사업

의 답보 상태, 최근 2∼3년 사이 진출한 남한 기업의 투자 실적의 부진 사례등으로

대북 투자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함.

·북한 지역의 전력, 통신, 물류 운송 시설이 미흡하고 체계도 부실하여 민간 산업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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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자에 연계된 거래 비용이 과대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SOC 투자 동기의 위축

으로 이어지게 됨.

–남북경제협력기금이 SOC 부문의 투자 개발에는 크게 활용되지 못함.

·2001년 가용 총액 9,849억원 중 KEDO 경수로 사업 공사비 대출금을 제외한 실질

적인 SOC 지원금은 13.9%인 1,367억원이 책정됨2).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과 국도 1호선 연결 사업 지원으로 각각 554억원과 813억원

이 책정, 실질적으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남북경제협력기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의 가용 재원이 있으나 북한 SOC 개발을 위

한 재원으로 당장 활용하기가 어려우며 기금의 규모도 부족함.

–민간 기업의 대북 투자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책이 미흡하며, 담보 설정이나 신

용평가의 내용이 국내 사업과 차별성이 없으므로 기업이 대북 투자의 위험도를 부담할

만한 동기 부여를 가지지 못함.

–북한의 임금 계약과 협상 과정이 불투명함으로써 저임금 노동력을 건설 현장에 활용하

는 긍정적 효과가 상쇄되고 있음.

((33))  투투자자 전전망망과과 활활성성화화 방방안안

1) 투자 전망

–2001년 상반기 중 남북 투자 보장 등 4개 합의서가 발효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 대북

투자 여건은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될 것임.

·북한 지역의 전력, 통신, 물류 운송 시설의 미흡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대북 진출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임.

·미국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북·미 관계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잠재되

어 있으므로 외국 기업의 대북 진출이 단기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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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의 경우에는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 지원 85억 2,000만원, 국도 1호선 연결 사업 지원 60억 6,000만원으로 전
체의 1.7%에 불과하였음.



·상하이 모델에 의한 개방·개혁 정책이 추진된다 해도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은 고

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북한식 개방·개혁 정책의 범위와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움.

·투자 보장 합의서와「경제특구지정법」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하부 세부 규정들이 제

정되고 실제 상거래 관행과 계약 문화가 변화되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북한의 수교국 확대에 따른 국가 위

험도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의 대북 SOC 투자가 점증할 것

으로 전망됨.

·특히, 미국의 대북 독점력을 견제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됨.

–남북 육로 직교역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상업성 거래가 증가할 것이며 이

에 따라 남북 연결 교통 시설물의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임.

–아시아횡단철도사업이 한반도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경의선과 경원선

을 중심으로 한 철도 확장 건설과 항만 건설 수요가 증가할 것임.

·2000년 하반기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북한의 철도 현대화 사업을 지원

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나진항을 아시아 횡단 물류사업의 전략 기지로 육성하여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

및 몽골 횡단 철도(TMR)와 연계시키려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개방 정책이 추진될 경우, 서해안 지역의 대규모 공업 단지와

주택 단지 및 항만 개발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임.

2) 투자 활성화 방안

<남북경제협력기금의 SOC 투자 확대>

–경제협력기금을 SOC 부문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2001년 기금 총액의 실질적인 SOC 지원금은 13.9% 수준에 불과함.

·통일 이후 한반도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차원에서 대북 SOC 진출 확대를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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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별도의 대북 SOC 투자 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기금의 50% 수준을 SOC 부문 투자에 집중시키고 일차적으로 산업 단지 조성의 투

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북한 산업 단지에 제조업 진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 시설물의 구축이 시급함.

·건설 경기의 침체와 건설기업의 구조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대북 민간 투자를 기대

하기 어려움.

–남북경협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대북 SOC 투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음.

·대북 진출 기업들에 대하여 협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추진 가능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투자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함.

<효율적인 노동력 활용 방안>

–남북경제협력의 장기적인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서는 생산 요소의 상호 보완적 활용

이 원활해야 하며, 특히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합리적인 임금 계약과 협상 체계의 정립이 시급함. 

·예를 들어, KEDO 경수로 사업의 노동 계약에는 임금의 조정률이 연간 2%를 초과

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는 500% 이상의 조

정을 요구하기도 함.

·근로자 개인에 대한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노동 생산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

공할 수 있는 계약 관행을 정착시켜야 함.

·또한, 계약의 위반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세부 제재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상

력을 강화해야 함.

–북한 기능 인력을 제3국 건설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외건설

인력 활용에 관한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남북 공동으로 북한 내 인력 양성 및 훈련 기관을 운영하여 장기적으로는 저임금 저숙

련 노동력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나아감으로써 인건비 상승에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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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업의 진출 활성화 방안>

–SOC 부문별로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공동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공기업의 공신력과 민간 기업의 탄력적인 대응력을 조합함으로써 투자 위험도를 분

산시키고 대북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음.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외자 유치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기업의 대북 SOC 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되 단계적 진출 전략에 따라 추진해야 함.

·북미,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외국자본의 유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투

자 전략을 추진해야 함.

·단기적으로는 남북 연결 수송로 건설사업, 기진출한 산업 단지 중심의 중소 규모 부

대 시설물 건설 사업, KEDO와 같은 국제 금융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함.

·장기적 대규모 투자 사업을 위한 대북 협상의 노하우를 축적해야 함.

–북한의 정치 군사적 위험 부담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국과의 공동 수급체 형태

로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북한의 기능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총액 도급 형태의 임노동 계약이 유리하며, 매년

인건비 상승 요구가 증폭될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저임금의 비용 절감 전략을 추진하

되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의 인력 활용 방안을 적용해야 함.

–KEDO 사업과 금강산/개성 단지 개발 사업의 특수성이 보편화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하여 장기적으로 개별 기업의 독자적인 수익 창출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

차원에서 대북 SOC 투자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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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2000년 하반기 이후 정부는 경기 침체가 보다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기

존의 4대 개혁 과제, 즉 기업 개혁, 금융 개혁, 공공 개혁 및 노동 개혁을 조기에 완료

함과 아울러 지방 경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한적 경기 조절 대책을 마련하

였음.

·국내 경기는 2000년 하반기 이후 유가 폭등과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으로

세계경제가 불안정해지고, 국내 경제 자체로는 체감 경기와 실물 경기와의 괴리 현

상이 크게 나타남으로써 주가가 폭락하는 등 불안감이 증폭되었음.

·또한,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설비 투

자 축소,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으로 국내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으로는 여타 산업에 비해 건설산업과 지방 경제의 부진이 더욱 심화되었음.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경기 부양 정책이 구

조조정을 강도 높게 시행해야 하는 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건설경기 부양책이 건설산업 구조조정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함.

·또한, 1990년대 일본의 건설업 지원형 공공 투자가 부실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 강

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구조조정과 경기 부양은 상충되는 것만은 아니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음. 현재 급속한 경기 위축으로 경제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위축된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일부에서는 경기 부양 정책이 산업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립적으로 집

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수단으로 금리 인하, 감세 등이 제시되

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이들 정책 수단의 효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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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동시에 건설 물량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은 침체된 건

설산업의 회복은 물론 국내 경제의 경기 급락을 방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인

것으로 판단됨.

–건설산업의 현재 여건을 감안할 때, 5개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 물량 확대 방안을 고려

해볼 수 있음.

·정부의 SOC 예산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SOC 신규 투

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물류 비용 감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SOC 투자를 단계적으로 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하며,

·민자 SOC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쟁 촉진을 위

하여 적정한 규모의 수익성 있는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금융기관의 과도

한 지급 보증 요구를 정부가 리스크 분담 차원에서 적절하게 조정하며,    

·지방에 전략 산업의 입지와 주거를 동시에 수용하는 지방 신산업 도시 개발을 장기

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단기적인 지역 경기 부양은 물론 장기적인 지역 경제의 건실

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며, 

·주택을 비롯한 모든 부동산 거래 관련 세율을 낮추어 수요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는 제반 규제들의 부작용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며,

·대북 SOC 개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북 경제협력기금을 SOC 부문에 우선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북 SOC 투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음.

–한편, 부실 건설업체의 시장 퇴출과 병행하여 효율적인 건설 생산 체계의 구축 및 건

설기업의 EC화를 촉진하는 질적·적극적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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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국가가 관관리리 민민간간 투투자자 사사업업 현현황황((22000011..  22..  1133))

(인천국제공항)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국제공항

방화대교)

(인천국제공항)
수도권 신공항
화물터미널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항종합
여객시설

종합여객

시설 1동

2.9km

2,500

11,586

1997. 9 착공

대우(주)

1999. 11 착공

우면산개발(주)

4,348m

(6차선)
3,349

46,921

1997. 6 착공

광주 제2순환도로(주)

우면산터널

제2순환도로

1구간 터널 및

접속 도로

건
설
교
통
부

해양
수산부

서
울
시

광
주
시

계

40.2km

(6∼8차선)

연17만

4,000m2

(4동)

81km

(4차선)

IC 6개소

20,180

(13,422)

1,592

17,490

(11,960)

※ 용지 :

1,343

국고 :

4,187

1995. 11 착공

신공항하이웨이 (주)

1998.5 착공, 
대한항공 신공항외항사
터미널, 아시아나신공항

천안논산

고속도로(주)

(1997.12~2002.12)

※수익률 14.7%

삼성물산(29.5), 

한진건설(23.4), 

동아건설(10.5),

코오롱건설 등 8개 사(36.6)

대한항공(54),
아시아나항공(43.4), 

금호석유화학 등 22개사(2.6)

LG(25), 금호산업(17), 

한화(14), 현대건설(12.5), 

대우(9.5), 쌍용(5),

이수건설(5), 한일(5), 경남기업(1),

고려산업개발(3), 동양시멘트(2),

삼정건설(1) 

※산업은행 대출채권 유동화 준비

대우(100%)

한국중공업(40),두산건설(29),
서울시도시개발공사(25), 
중소기업 3개사(6)

대우(29), 이수건설(22),
한솔(20), 송촌건설(19) 

신화(10)

<완공>

11. 20

개통식

<완공>

40%

<완공>

13%

96%

(단위 : 억원)

주무
관청

사업명 사업 내용
총사업비
(민자)

사업 시행자
(사업 기간)

지분율(%)
2000. 11 

공정률

① 공사(시공) 중(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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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동

고속도로

경인운하

호남권복합

화물터미널

및 ICD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36.33㎞

(8차로)

IC 5개소

다목적 부두
(3만톤×2선석)
부지 14만 평

조성

22,781

(14,016)

※ 용지 : 4,433

국고 : 4,322

991(621)

※귀속시

설기준 :  

843억원

서울고속도로(주)

(2001~2006)

※ 착공 후 6개월

목포신항만(주)

(2000~2004)

※착공 후 40개월

컨테이너

부두

(5만톤×

9선석) 

부지

93만 평

조성

(20,290)

부산신항만(주)

※2008. 9 

완공 예정

목포신항만

(1단계)

부산신항만

(1단계)

건
설
교
통
부

광
주
시

82km

(4차선)

IC 7개소

연장 18km

폭 100m

수심 6m

부지

32만 평

26,493

(18,415)

※용지 : 2,241

국고 : 5,837

18,429

(14,000)

4,986

(2,006)

대구부산

고속도로 (주)

(2001~2006)

경인운하(주)

호남복합물류(주)

(금호, 한진 등

8개사)

현대산업개발(29), 
대우(15.5), 금호(16), 

한국중공업(14), 대림(11),
송촌(4.5), 경동(5), 

협성종합건설(1), SK(4) 
※수익률14.85%

현대(52), 수자원공사(20),
코오롱(10), 

금강 등 6개사(18)

한국복합화물터미널(30)
금호(18), 한진(15),
대한통운 등 5개사(37)

LG건설(27), 금호(14),
대림(12), 대우(10),
동아(18), 두산(8), 
코오롱(8), 현대(8),

삼환(5) 
※수익률 15.0%

한라건설(80), 대우(20)

※수익률 15.1%

(불변 9.62%)

삼성(27.5), 현대(13.75),
한진(12.5), 동아 등
10개사(39.2)

※부산신항만사업 총규모 :
컨테이너부두 7.8km(24선석)

(정부 예산 1조 7,000억원, 
민자 3조 8,000억원 등
총 5조 5,000억원)

2000. 12. 4

(1998. 3)

1997. 12

(1998.3)

1999. 12

2000. 12. 14

(1999.3)

재협약 체결

실시 승인

(12.14)

재협약 체결

실시 승인

(12. 19)

2001. 2. 12

착공

2002년

착공

예정

2001. 3

착공

예정

2000. 12. 15

착공

2000. 12. 20

착공

(단위 : 억원)

주무
관청

사업명 사업 내용
총사업비
(민자)

사업 시행자
(사업 기간)

지분율(%)
2000. 11 

공정률

실시 협약 체결

(사업자 지정)

② 실시 협약 변경(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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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항

포항

영일신항

인천국제

공항철도

부산~거제
연결도로

초읍선

경량전철

경인

우회도로

8km

(4차선)

7.3km

1998~2006년

1998~2003년

1995~2002년

1996~2002년

1998~2004년

4년

3,049

2,057

4,249

6.5km(6차선)

14km(6차선)

1.8km(4차선)

7.8km

24.5km 5년

1,312

4,201

11,025

2000. 5

2000. 8

2000. 1

인천
남동~시흥
도리IC 도로

일산대교

서울~하남
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

해
양
수
산
부

철
도
청

부
산
광
역
시

건
교
부

경
기
도

접안시설(민자) 
항로 준설, 

준설토 투기장(정부)

부지 50만평

방파제 3.1km 

안벽 1.9km

61.5km

1996~2001년

1997~2003년

1단계 : 6년 이내 개통, 

2단계 : 8년 이내 개통

8,139

36,060

13,038

14,992

2000. 11 인천제철, 

동국제강

1998. 4 포항 영일만신항(주)

(현대건설등 9개사)

1998. 12 현대컨소시엄

(현대, 대림 등 10개사)

※대우 제외

1998. 5 대우, GTM(프)

제3 출자자 협상

1998.6 LG컨소시엄

(LG건설, LG산전,   

금호건설)

1996. 11

대우컨소시엄

(대우등 8개사)

1997. 12 한화컨소시엄

미군 부대

이전 문제

(단위 : 억원)

주무
관청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총사업비
(민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비고

③ 협상 중(10건)



46·2001년 건설산업의 현안 과제와 대책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ICD

북항대교

(부산해안순환도로)

건
설
교
통
부

부산시

부지 21만 평

부지 23만 평

5.7km

폭 25.6m

1998~2010년

1998~2010년

2000~2005년

2,854

3,971

6,049

2000. 7. 29

시설 계획 변경(안) 

준비 중

2000. 7. 31

주무
관청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총사업비

(억원)
비고

④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중(시설 설계 고시 중)

의정부시 경전철

울산신항 1-1단계

마산항 1-1단계

광양항 2단계

고촌~월곶도로

용인선 경량전철

(용인경전철)

계

부두 5선석, 배후부지 41만 평
총규모 : 안벽7.4km(31선석),
방파제 5.2km, 부지 90만 평

7선석

10km(4차선)

21.3km

2002년~

1995~2003년

2000~2004년

2000~2005년

2,200

4,305(30% 민자)

2,100

6,061

2000. 11. 27 : 계획고시

2001. 상반기 : 협상자 지정

2002 : 공사 착수

50,376

의정부시

해
양
수
산
부

김포시

용인시

10.3km

안벽 1,260m 2만톤급 6선석
총규모 : 안벽7.4km(31선석), 
방파제 5.2km, 부지 90만 평

2000~2004년

2002년~

3,912

1,909

※전체 사업비 2조 9,000억원
(민자 1조 4,100억원)

-1단계 : 1조 6,650억원(9,580)
-2단계 : 1조 2,350억원(4,530)

주무
관청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총사업비

(억원)
기타

자료 : 대한건설협회 내부 자료.

⑤ 재지정 사업(실시 계획(안)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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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주택택 관관련련 세세제제의의 내내용용 및및 한한시시적적 조조치치((11999988년년 55월월 2222일일 이이후후))  

등록세

취
득

관
련

보
유

관
련

양
도

관
련

등기·

등록

등기·

등록자

취득가액(신고가액과

‘개별 공시지가×적

용비율’중 큰 금액

차등 비례 세율

3%

(표준

세율)

18~25.7평 신축 주택

25% 감면(1999. 6)

(1998. 5. 22)

교육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

토지세

농어촌

특별세

양도

소득세

등기·등록

재산의

취득

재산의

취득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증여로

취득한

재산

건축물의

소유

건축물의

소유

토지의

소유

토지의

소유

개인의

양도 차익

등기·등록자

취득자

등록세액 단순 비례 세율 20%

등기·등록가액 단순 비례 세율
2%

(표준 세율)
등록세와 동일 감면

(~1999. 6), (1998. 5. 22)

취득자 취득세액 단순 비례 세율 10%

소유자 시가 표준액
초과 누진 세율

차등 비례 세율

0.3~0.7

(표준세율)

소유자 재산세액 단순 비례 세율 20%

소유자
개별 공시 지가×

적용 비율

초과 누진 세율
차등 비례 세율

0.2~5%

(종합 합산)

소유자 종합토지세액
초과 누진 세율
차등 비례 세율

10~15%

소득자

양도소득금액

(개별 공시 지가, 

기준 시가)

초과 누진 세율 30~50%

국민주택 규모 신축 주택
면제(1998. 5. 22),
중대형 규모도 면제

(1998년 말)

수증인
증여 재산 가액

(개별 공시 지가)
초과 누진 세율

10~45

%

상속인
상속 재산 가액

(개별 공시 지가)
초과 누진 세율

10~45

%

구분 세목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체계
세율

(일반 예)

IMF 위기

기간 조치

주
택

관
련

세
제

주 : 1) 취득세·등록세 : 1999년 6월까지 한시적 감면.
주 : 2) 양도세 : 국민주택 규모 신규 주택 면제, 1999년 6월까지였으나 1999년 연말까지 연장.
주 : 중대형 주택은 1998년 말부터 1999년 6월까지 한시적 면제.
주 : 3) 국민주택채권 : 신축 주택 구입시 부과되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50% 감면(1998. 5. 22).
주 : 4) 임대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재산세 50% 감면. 
주 : 5) 구조조정용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면제,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0% 감면.

재산세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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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2000011년년 세세제제 변변경경 내내용용

서울시

전국

비수도권

주 : ⌜법인세법⌟시행령 – 정기국회⌜세법⌟개정안(2000. 12. 22)
·법인취득 토지의 업무 무관 여부 판정 유예 기간을 토지 종류 불문하고 취득 후 5년으로 연장
·건물 없는 토지 임대시, 임대 기간 중 타인이 건물 착공하는 경우 업무 무관 부동산에서 제외
·업무 무관 부동산 판정 과정에서 부동산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단일화 :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쓰인 차입금만 규제하기로 함.

지역 영역 대상 내용 시행 일자

취득세·등록세

도시계획세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소형

분양 아파트

장기 미집행

토지

상업용
건축물과
일반 주택

양도소득세

구조조정용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액

신축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전용 면적 18평 이하(60m2) 공동주택 신규 분양

취득시, 종전 주택을 매각해 1가구 1주택이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공원·학교 등 특정 용도의 용지로 지정된 후 10

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는 도시계획세 면제

–공동주택(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의

‘국세청 기준시가’적용 기준(2000년 7월 실시)

을 상업용 건축물과 일반 주택에도 동일 적용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단기 매

매차익을 노린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기준 시가에 의해 세금 부과

–부동산 양도시 거래 대금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5,000만원, 토지 또는 건물을 함께 양도시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

를 첨부하지 않아도 등기 신청이 가능

–기업이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채 상

환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 관련 세금 감면액을

추정하던 것을 개정

–한국토지공사가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상환하거

나 소유권 이전 등기후 잔금으로 3개월 내에 부채

를 상환하면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음.

–신축된 국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 감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시 신축 주택에 대

해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2001. 1. 1

시행

국제청, 건물 기준
시가 통합 고시
(20001. 1. 8)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2000. 12. 22)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2000. 12. 22)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200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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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국민민주주택택기기금금 지지원원 기기준준

구분 규모
2000년 3월

대출 한도
2000년 11월

대출 한도대출 금리 대출 금리
융자 기간

(단위 : 만원, %)

공공 임대
(민간사업자)
공공 임대

(지자체, 지방공사)

국민 임대

전용 60m2

이하
전용 60m2

이하

전용 60m2

이하

호당 2,500

2,500

2,470

호당 3,000

총사업비
50%

3,000

3,000

4,000

6,000

3,000

1,500

2,000

4

4

3

중형 임대

사원 임대

재개발 임대

공공 분양 주택

중형 분양 주택

매매 임대 주택

임대 주택 중도금

분양 중도금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 자금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 자금

전세 차액 자금

주거 환경 개선
주택 자금

20호 미만 분양 주택, 주상
복합 건물 내 주택(신설)

전용
60~85m2

전용 85m2

이하
전용 60m2

이하

전용 60m2

이하
전용

60~85m2

전용 85m2

이하 신축
전용 85m2

이하

전용 85m2

이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전용 60m2

이하
전용

60~85m2

3,000~5,000

2,500~3,000

2,500

2,500

3,000

3,000

6,000

3,000
4,000~5,000

6,000
(주택 가격의 1/3)

5,000
(전세 가격의 1/2)

2,000

기금 지원 없음

5.5

3

3

7.5~9.0

9.5

7

4

8.0
8.5

7.75(4,000만원
초과 9%)

7.75(4,000만원
초과 9%)

8.5

4

4

3

7.0~8.5

9.5

7

7.75

7.0~8.5

9.5

임대 기간

(10년) 거치, 

20년 상환

임대 기간
(8년) 거치, 10년 상환

5년 거치, 20년 상환

임대 기간
(10년) 거치, 20년 상환

1년 거치, 19년 상환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이내 정기 상환

3년 거치 10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2년 이내 정기 상환

2년 이내 정기 상환

1년 거치 19년 상환

1년 거치 19년 상환

입주 후 3개월 내 상환

10년 거치, 20년 상환

공공

분양

공공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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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남남북북 투투자자 보보장장 등등 44개개 부부문문 합합의의서서의의 주주요요 내내용용

분야 주요 내용

–투자를 허가하고 자산을 보호하며 투자 관련 인력의 출입과 체류를 호의적으로 처리

–상대측 투자자, 투자 자산, 수익금, 기업 활동에 최혜국 대우 적용

–상대측 투자를 공공 목적 수용 또는 국유화 원칙적 금지

–투자 자금에 대한 자유로운 송금 보장

–분쟁 발생시 당사자간 협의 우선. 미해결시 공동중재기구에 회부

–투자 소득은 소득 발생지에서 10% 이하 세율로 과세

–기업이 상대 지역에 고정 사업장이 없을 경우 상대 지역 사업소득 비과세

–건설 사업장의 경우 6개월 미만 단기 사업 활동 비과세

–항공기등 수송 수단 이용한 사업 소득은 소득 발생지와 거주지에서 각각 과세. 단 소득 발생지에

서 세액의 50% 감면

–연예인 체육인 활동과 관련, 상대 활동 지역 소득 비과세

–변호사·회계사 활동은 183일 미만 단기 체류시 용역 수행지에서는 비과세

–상대 지역 파견 근로자는 1년 중 183일 미만 체류시 용역 수행지 비과세

–이중 과세 방지는 세액 공제가 아니라 소득 면제 방식 채택

–남북이 각각 청산 은행을 선정해 청산 계정 설치

–결제 통화는 미국 달러화로 하되 남북이 합의하는 다른 통화로도 가능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상품과 한도 등을 결정

–남북 상사중재위원회는 남북이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총 10명)으로 구성

–중재 절차 : 중재 신청, 상대편 중재위원장에 통보, 중재 판정부 구성 및 판정

–중재 재판부는 양측이 각각 1명씩 중재인 선정 후 중재인 합의로 의장 중재인 선정, 중재인 합의

안되면 쌍방 중재 위원장 합의로 의장 중재인 선정

–중재 판정 준거법은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에 기반하되 관련 법령 없으면 남북의 관련 법령, 국제

법의 일반 원칙, 국제 무역거래 관습에 따름.

투자 보장

이중 과세 방지

청산 결제

상사 분쟁 해결



Current Issues and Measures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has suffered from reduced construction

demand and financial difficulty since 1997. Although national economy showed

rapid recovery from the financial crisis after 1999, construction industry

continued struggling with depression. Construction Investment reduced more

than 10% in 1998 and 1999 respectively, and 4.9% for three quarters in 2000.

Nowadays government put the policy emphasis on alleviating regional depression

and preventing hard-landing of national economy accroding to economy slow

down since late 2000. Government set economic policy measures related to

construction investment. Although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alleviate

current depression of construction industry, we consider that these measures are

not sufficient for the recovery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regional economy.

Also some of these measures might be ineffective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policy execution.

Therefore, we suggest alternative policy measures for construction industry

focused on the five issues such as Government’s SOC investment policy &

Private Finance Initiative, Regional Economy & Construction, Real Estate &

Housing, Restructuring of Construction Industry, SOC investment for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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